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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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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향후 복지 수요의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복지정책의 인식이 사회구성원들의 

증세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복지정책과 관련한 인식은 복지지출 선호, 정부의 복지

책임 및 정부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하였고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심리 요인을 포함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에 대한 지출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증세를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은 증세에 대해 비

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은퇴 연령인 55세~65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증세를 찬성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복지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의 체감도를 늘리고, 복지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책임

성 확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음을 나타내주었다.

주제어: 복지정책 인식, 증세태도, 복지지출, 연령별 차이, 정책순응

Ⅰ.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소득불평등과 소득격차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소득분배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미미한 상태에서 이어진 2008년 금융위기는 중산층 해체

와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하였다.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경제 저성장에 직면하게 되면서 고실업과 

사회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문제는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

어져 복지지출 확대를 불러왔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도 맞물리면서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 분야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시키고 있다. 

2019년 기준 전체 예산 469조 원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은 약 161조원에 달하는데(기획

재정부, 2019), 이는 전년도보다 11%가 증가한 액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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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이 두 차례 경제위기 이후, 복지재정의 의무지출이 높아지면서 복지지출도 상당

한 폭으로 증가하였다.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향후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이를 이

행하기 위해 증세 등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까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그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를 시행하기

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복지확대와 증세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적정 조세 부담률을 추정하거나, 장기적인 

재정합리성 관점에서 증세가 가능한 세목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뤘다(김성욱, 2013; 양재

진･민효상 2013). 최근에는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예로 박경돈(2015)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재원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수단으로서의 복지증세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가계

환경 요인과 개인 심리 요인의 변수가 복지증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에 

있어서 증세의 목적을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소영(2016)은 조세제도 

형평성에 대한 인식,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진단하여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조세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에서는 사회적 신뢰 수준이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추

가 조세 부담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음을 발견하였고, 증세를 위해 사회적 신뢰수준을 높

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복지확대와 증세에 관한 기존 연구는 재정적 측면, 개인의 가계

환경 및 심리적 요인에 따른 증세 의향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복지정책 고려 시, 조세에 대한 개인의 긍정과 부정의 심리적 요인 이외에도 개인이 정부의 복

지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영순･여유진(2011)은 정부의 복지프

로그램 또는 서비스는 복지증세 또는 감세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킨다고 보았으며, 김성욱(2015)은 

복지와 증세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맥락과 인식에서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증세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 지에 관해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증세 인식에 대한 개인의 사회학적 변수의 영향

을 확인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개인의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증세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라는 정책

방향을 도출함에 있어서 위의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통해 향후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는 증세 목적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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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복지 프로그램의 종류,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로서의 경험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박경돈, 

2015). 특히 복지 프로그램, 즉 복지혜택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증세 태

도의 차이는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세부담자는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나, 복지혜택은 일부 

수혜자 위주이기 때문에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에는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안소영, 2017).

이렇듯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개인의 가계 환경, 소득 계층에 따

라 증세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Ahn & Kim, 2014; 전희정･서동희, 2015; 윤도

현, 2013; 김영순･여유진, 2011). 2000년대 초반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복지확대와 증세를 더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저소득층이 중간층이나 고소득층보다 

복지확대 및 증세를 더 찬성하며, 중간층의 경우 복지확대를 지지하나 증세에는 가장 소극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김영순･여유진, 2011).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은 복지혜택

의 직접적 수혜자이기 때문에 증세에 대해 긍정적일 수 있으나,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복지혜택을 체

감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증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는 복지혜택의 수혜자 여부보다는 개인의 이념 또는 가치지향

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금종예･금현섭, 2017). 복지확대는 형평성 제고를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는 

가치를 반영하며, 자신이 복지혜택의 수혜자인지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형평성을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여긴다면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관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지지한다는 것

이다. 다만 증세라는 금전적 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의 경우, 그러한 이념 및 가치지향이 바뀔 수 있

다. 금현섭･백승주(2015)는 세금을 활용한 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현 정부에 대한 신뢰, 자신

의 지지 여부 등에 따라 증세라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가치지향이 바뀔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증세가 수반되는 복지확대는 단순히 비용부담이 추가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음을 가리킨다. 

2.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증세 태도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의 

선택이 중요하나, 정책 대상 집단인 사회구성원이 해당 정책 및 정책수단에 동의하고 순응

(compliance)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문상호･권기헌, 2009).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

원이 정책을 합리적이며 필요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이

외에도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황순원 외, 2017). 

이렇게 볼 때,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라는 정책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의 동의와 순응

을 위해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또는 평가에 주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 선행연구로, 

Blekesaune & Ouadageno(2003)는 보건의료, 연금, 실업 등의 각종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공공 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임을 언급하였다. 박경돈(2015)은 증세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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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 중 정부의 복지정책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복지증세에 

영향력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복지프로그램 제공 수준과 복지대상자 범위 등에 대한 적절성, 정

부의 복지 책임성 등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또는 평가가 증세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강조한 연구로, O'Toole(1986)는 복지의 재정 부

담에 대한 국민 간 인식차이가 크다면 복지정책의 집행에 대한 불수용이나 저항이 쉽게 발생한다

고 보았다. 이종엽(2003)은 국민의 복지부담 및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은 정책순응이나 불응으로 

나타나므로, 정부가 정책을 마련할 때 국민의 인식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즉 복지

정책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이 정책수용성 또는 정책순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이들 선행연구를 통해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또는 평가가 증세라는 정책

방향을 수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정부의 복지정

책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요인을 

복지 지출에 대한 평가,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로 세분화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복지확대의 필요성과 복지의 수준과 범위,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지지가 

증세 태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정부의 복지지출과 증세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은 <그림 1>과 같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복지지출 증가의 주요인으로는 시기에 따라 다소 다르게 지목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

대 초반까지는 사회보험의 확충과 공공부조의 근대화를 통한 소득보장의 개혁에 주력한 결과였으

며, 이어 2000년대 중･후반은 소득보장의 내실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가 복지지출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힌다(안소영,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GDP 대

비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1> GDP 대비 연도별 국내 복지지출 비중(%)

                       자료: 통계청(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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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DP 대비 국가별 복지지출 비중(%)

 

    자료: OECD(2016)

증세는 한정된 재원 하에 다른 항목의 예산을 줄일 수 없는 상황과 무엇보다 사회구성원의 합의

가 중요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안소영(2017)은 사회구성원들이 정부의 

복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부담 증대의 태도 및 

순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 이외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공정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회구성원일수록 정부의 복지지출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고 분석한다(김병섭･강혜진, 2015). 즉 정부의 복지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증세에 대

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동안의 복지지출과 증세에 관한 연구는 인식적 측면보다 양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복지지출과 증세와의 관계에 대해 적정사회복지 지

출 및 적정조세부담률을 추정하는 연구이다(안종범･안상훈･전승훈, 2010; 윤영진, 2012; 김성욱, 

2014). 이 중에서도 김성욱(2014)은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인식적인 측면을 유의해야 함을 후속

연구로 제시하면서, 우리나라는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복지 형태로 환원되는 편익의 양이 현저히 

낮아 복지 관련 증세 논의가 국민의 정치적 저항을 유발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복지지출

을 늘리는 것만큼 복지혜택을 사회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증세에 대한 거

부감도 줄어들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만큼 증세를 통한 복지정책의 변화나 조세체계의 재구

조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지출 수준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인식의 수준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세를 수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

는 사회구성원일수록 증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임을 가정한다. 

가설 1: 정부의 복지지출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증세를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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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복지책임과 증세

사회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빈부격차의 문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 등 복지정책에 대

한 정부의 책임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소외되고 배제된 취약계

층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단체, 기업,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소외계

층에게 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Douthwaite, 1996; 최은정･김수현, 

2013; 박경돈, 2018; 박기묵, 2018). 사회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의식은 정부의 복지 

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복지를 개인 책임으로 볼 것인지, 정부 책임으로 볼 것인지의 복

지제공 분류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신영, 2010; 이충환, 2015). 복지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

다고 생각하는 경우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하려는 데에 동의할 의향이 있으며, 복지는 개인의 책

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 복지정책을 축소하려는 데에 동의할 의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복지에 대한 책임 수준과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는 정부의 정책의 기조와 연결

되며, 이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된다(김신영, 2010). 여기에는 사회구성원의 선호도가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이러한 사회구성원의 복지 선호는 현재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다시 복지 규모와 연관된 조세 정책과도 연결이 된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은 정부가 복지정책의 형태와 내용을 계획하고 복

지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따라서 복지에 대한 정부

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을 수 있고, 정부가 증세 정책을 펼치려고 할 

때에 보다 순응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2: 복지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증세를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3) 정부신뢰와 증세

정부신뢰는 정부정책의 이행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Cole, 1973; 전대성 외, 2013). 사회구성원의 신뢰를 받는 정부는 상대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지지

를 얻기가 쉬워 정부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보다 생산적인 요소들에 집

중할 수 있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쉽기 때문에, 정부신뢰는 곧 정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순응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병섭･강혜진, 2015; 황창호 외, 2015).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정부신뢰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정부의 거

래비용과 정책집행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김태훈･전인석, 2015; 

황창호 외, 2015). 즉 정부신뢰가 낮으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거래비용이 증가하여 비효율적

인 정책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기 어려

우며 결국은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운용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정부 지출 및 정책에 대한 지지는 정부의 신뢰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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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Rudolph & Evans, 2005; 김병섭･강혜진, 2015). 이 중에서도 Rudolph & Evans(2005)는 복

지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초점을 맞추고,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회구성원일수록 정부지출 및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김병섭과 강혜진

(2015)은 사회구성원의 복지영역에 대한 태도와 비복지영역에 대한 태도를 정부신뢰와 연관하여 

분석한 결과, 정부신뢰 제고가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음을 밝

혔다. 

기존 연구들은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정부신뢰와 정부역할에 대한 평가에 주목하는데, 

특히 시민들이 복지국가를 지지할 조건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규범적 평가)와 함께 정부신뢰, 

정부 역량, 공정성 및 부패 등 정부의 질(또는 역량)에 대한 신뢰를 요구한다고 보았다(Anderson & 

Tverdova, 2003; ; 이현우, 2013; 금현섭･백승주, 2015). 이를 증세 태도에 확장하여 논의해보면, 복

지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 정부가 하려는 증세 정책에도 지지하는 긍

정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3: 복지정책을 이행하는 정부를 신뢰할수록 신뢰하지 않는 경우보다 증세를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Ⅲ. 자료와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제13차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이하 KGSS라

고 칭함)를 활용한다. KGSS는 한국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기초 통계 원자료(raw data)의 생산 및 확

산을 위해 시행되는 연차적 대단위 전국표본조사(national sample survey)로서, 미국 시카고대학교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의 GSS(General Social Survey)를 기본 모형으로 설계되었

다. KGSS 설문지는 매년 반복 조사하는 핵심설문(replicating core questions),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50여 개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연차적 주제모듈(ISSP annual 

topical modules), 그리고 특별연구를 위한 주제모듈(special topical modules)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금과 관련한 문항이 연차적 주제모듈로 선정된 2016년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도록 

한다. 

2. 변수선정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증세태도이다. KGSS자료에는 ‘사회복지 확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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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의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에 조사한 것으로,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③ 찬성도 반대도 아님(유지)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로 응답하도록 되

어있다. 이 설문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

으로 사회복지는 노령, 보건, 가족(아동 포함), 주거, 실업, 적극적 노동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실

시되는 정책들을 말한다(OECD, 2016). 우리나라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큰 틀에서는 국제기

준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의료 진료 관련), 건강(건강 증진 관련), 

건강보험, 연금, 보육, 노인, 인구아동(인구, 출산, 아동복지), 장애인, 사회서비스, 복지(기초생활

보장 관련) 등의 범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정책

을 기준으로 사회복지를 개념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설문의 변수를 찬성(①+②), 유지(③), 반대(④+⑤)의 3개 범주로 구성하여 증세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혹은 유지하는지의 집단별로 범주화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사회구성원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러한 평가가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 1>은 

독립변수로 투입되는 변수들의 정의 및 측정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평가는 결국 복지 선호와도 맞물려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을 복지지출의 측면과 정부의 복지 책임성을 강조한 측면,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하는 기

관, 즉 정부의 신뢰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복지지출에 대한 인식으로 KGSS 설문의 ‘각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출을 얼마나 더 늘려

야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귀하가 늘려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세금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라는 의견에 대해 ‘보건’, ‘노인연금’, ‘실업수당’의 세 가

지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① 훨씬 늘려야’, ‘② 다소 더 늘려야’, ‘③ 지

금만큼 그대로’, ‘④ 다소 더 줄여야’, ‘⑤ 훨씬 더 줄여야’에 대해 응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역

코딩하여 연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세 항목에 대해 요인분석 실시 및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를 

적용하여(Cronbach α=.772), ‘복지 지출’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정부의 복지 책임에 대한 인식으로, ‘전반적으로 귀하는 다음의 각 사항이 정부의 책

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①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다’, ‘② 아마도 정부의 책임이다’, ‘③ 아마도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④ 당연히 정부의 책

임이 아니다’ 중에 자신의 의견과 가까운 것에 응답하는 것으로, 여러 항목 중 복지 관련 항목, 즉 

‘환자에게 보건의료 제공’, ‘노인에게 적정한 생활수준 제공’, ‘실업자에게 적정한 생활수준 제공’,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재정지원’,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거 제공’의 5

가지 항목에 대한 각각의 응답이다. 이를 역코딩하여 연속변수로 설정하고 5점으로 환산하여 변

수로 적용하였다. 이 다섯 항목의 응답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 및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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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Cronbach α=.724), ‘복지 책임’변수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신뢰에 대한 인식으로 ‘귀하는 이 기관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

뢰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의 설문을 활용하는데, 이때의 기관은 여러 기관들 중 중앙정부 부

처에 대한 신뢰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이 설문은 2016년에 실시한 것으로, 당시의 

박근혜 정부를 일컫는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이 항목에 대해 ‘① 매우 신뢰’, ‘② 다소 신

뢰’, ‘③ 거의 신뢰하지 않음’의 응답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신뢰’로, ③은 ‘신뢰하지 않음’

으로 범주화하여 신뢰하지 않음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표 1> 독립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수명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인구
사회학적 변수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
35세 미만=1, 35이상~45세 미만=0, 45이상~55세 미만=2, 55이상~65세 미만
=3, 65세 이상=4 

교육수준 1년 단위

월평균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1, 150~300만원 미만=0, 300~500만원 미만=2,
500만원 이상=3

종사상 지위 상용직=1, 임시･일용직=2, 자영업=3, 실업･비경활=0

개인
심리
변수

경제적 만족도 불만족=1, 보통=0, 만족=2

주관적 계층의식 (10점 척도:평균)

정치이념 진보=1, 중도=0, 보수=2

정부의 복지정책 
인식 변수

복지지출 5점 척도: 훨씬 더 줄여야한다=1, 훨씬 더 늘려야한다=5

복지정책 책임 5점 척도: 거의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1,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다=5

정부신뢰 신뢰한다=1, 신뢰하지 않는다=0

3)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월평균 가구 소득 변수로 나뉜다. 성별

은 남성과 여성을 이분변수로 하여 여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연령은 청년층에 속하는 만 19세 

이상~35세 미만, 35~45세 미만, 45~55세 미만,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를 시작할 시점인 55~65세 

미만, 고령층인 65세 이상의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은 교육연수로, 1년 단위

의 연속변수로 설정하였고,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는 150만원 미만, 150이상~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으로 범주화하여 150~3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종

사상 지위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자영업,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등 4개의 지위로 범주화하여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심리 변수 항목은 경제적 만족도, 주관적 계층의식, 정치 이념 변수로 나뉜다. 경

제적 만족도는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이를 역코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수준이 높은 연속

변수로 설정하였고, 주관적 계층의식은 1점이 최하층, 10점이 최상층의 연속변수로, 주관적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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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에 따라 증세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한편, 정치 이념 변수는 개인

의 성향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중도인지에 대한 응답을 범주화하여 중도 성향을 기준변수로 설정

하였다. 

3. 분석모형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이다. 이 연구

는 종속변수가 질적 변수인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태도로, 찬성, 유지, 반대의 범주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질적 변수이고,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에 비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승산비(odds)로 분석하고자 할 때 활용한다. 질적 변수의 수에 따라 질적 

변수가 두 개일 경우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의 질적 변수일 경우, 하나의 

값을 기준(reference)으로 하여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추정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한다. 본 연구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종속변수가 취하는 명목형 범주가 1,2, …, 이며, 

다항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log  ∣ ⋯ 
   ∣ ⋯ 

 =     ⋯   

이 때, =1,2, …, -1이며, 종속변수가 범주에 속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  ∣ ⋯   exp   ⋯  

exp   ⋯  

Ⅳ. 분석결과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남성은 45.2%, 여성은 54.8%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

으며, 여성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35세 미만인 청년층이 2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65세 이상이 24.6%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수준은 평균 12.5년으로 고등학교 

졸업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500만원 미만의 응답자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

다. 특히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가구는 27.8%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

가 46.1%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제활동인구는 53.9%, 그 가운데 상용직이 2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심리 변수를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 만족도는 불만족이 44.9%로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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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차지해, 응답자들의 절반 가까이 경제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관적 계

층의식의 평균 점수는 4.81로 중간 수준보다 다소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 이념은 

중도가 3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진보와 보수 등이 고르게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핵심변수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복지지출에 대한 평가는 현재 

수준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다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책임은 정부의 몫이라는 의

견에 더 많은 응답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신뢰 변수는 신뢰하지 않음이 신뢰한

다는 의견보다 다소 높게 나왔으나, 각각 절반 수준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복지정책 인식에 대한 증세 태도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증세 태도의 세 

가지 범주에 각각 어느 정도 분포를 보이는지를 교차표로 분석한 결과이다. 복지지출과 증세 찬성

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증세 찬성 응답자에 속하는 집단에서 정부가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증세 반대 또는 현재 상태 유지 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정책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증세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복지책임의 경우, 증세를 찬성하는 집단에서 복지책임이 정부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의견이 증

세 반대 또는 현재 상태 유지 집단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다. 이는 복지의 책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수록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구성원들이 증세를 반대하는 집단보다 더 많을 것으

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정부신뢰의 경우,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 집단의 절반 가량이 증세를 찬

성한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집단 또한 절반 가량이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현재의 정부를 신뢰하는 수준보다 다른 변인이 증세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기

술통계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 변수들 간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변수 간의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매우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증세와의 관계를 별개의 문제

로 접근하고 있음을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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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초통계
(N=1,051)

변수명 범주 %/평균

인구
사회학적 변수

성별
남성 45.2

여성 54.8

연령

35세 미만 26.1

35이상~45세 미만 15.5

45이상~55세 미만 18.3

55이상~65세 미만 15.5

65세 이상 24.6

교육수준(년) 평균 12.5

월평균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27.8

150~300만원 미만 17.0

300~500만원 미만 23.4

500만원 이상 31.8

종사상 지위

상용직 27.7

임시･일용직 8.7

자영업 17.5

실업･비경활 46.1

개인
심리
변수

경제적 만족도

불만족 44.9

보통 25.6

만족 29.5

주관적 계층의식 (10점 척도:평균) 4.81

정치이념

진보 31.8

중도 37.6

보수 30.7

정부의 
복지정책 인식 

변수

복지지출 평가 (5점 척도:평균) 3.65

복지 책임 (5점 척도:평균) 3.16

정부신뢰
신뢰 53.6

신뢰하지 않음 46.4

<표 3> 정부의 복지정책 인식에 대한 증세 태도 평균 분포

복지를 위한 증세

반대 중간 찬성

정부 복지 지출 평균(5점 만점) 3.49 3.60 3.85

정부 복지 책임 평균(5점 만점) 3.06 3.15 3.28

정부 신뢰

신뢰함(빈도)
131 137 275

24.1% 25.2% 50.6%

신뢰하지 않음(빈도)
109 110 252

23.1% 23.4%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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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수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 복지 증세 태도 1

(2) 남성 -.036 1

(3) 34세 미만 -.078* .086** 1

(4) 44~55세 미만 .011 -.053 -.281** 1

(5) 55~65세 미만 .053 .060 -.255** -.202** 1

(6) 65세 이상 -.003 -.097** -.340** -.270** -.245** 1

(7) 교육연수 -.019 .161** .418** .135** -.122** -.592** 1

(8) 상용직 -.031 .148** .077* .087** -.006 -.319** .270** 1

(9) 임시 .015 .003 -.039 .037 .026 -.044 -.022 -.191** 1

(10) 자영업 .029 .120** -.223** .113** .121** .010 -.068* -.285** -.143** 1

(11) 150만원 미만 -.009 -.115** -.098** -.150** -.060 .444** -.420** -.279** -.049 -.067* 1

(12) 300~500만원 
미만

.052 .054 .004 .065* .018 -.165** .093** .075* .020 -.006 -.342** 1

(13) 500만원 이상 .018 .011 .095** .147** .012 -.301** .381** .216** -.038 .051 -.424** -.378** 1

(14) 진보 .018 .026 .040 .075* -.023 -.146** .161** .123** -.016 .003 -.109** .027 .116** 1

(15) 보수 .030 .013 -.145** -.037 .050 .194** -.155** -.085** -.002 .063* .048 -.034 -.033 -.432** 1

(16) 경제적 만족도 
낮음

-.025 -.014 -.001 .045 -.005 -.053 .102** .080** -.089** .038 -.118** -.023 .205** .039 .043 1

(17) 경제적 만족도 
높음

.072* -.004 -.057 -.009 .017 .057 -.115** -.120** .162** .026 .084** .017 -.155** .008 -.032 -.582** 1

(18) 주관적 계층의
식

-.029 .015 .114** .080** .022 -.251** .326** .134** -.111** -.004 -.229** .040 .313** .033 .041 .337** -.305** 1

(19) 복지 지출 평
가

-.099** .094** .001 -.043 -.014 .048 -.105** .006 .019 .015 .043 -.009 -.061* .055 -.015 -.083** .072* -.115** 1

(20) 복지 책임 -.031 .014 .061 -.055 -.090** .084** -.062* -.013 .025 -.042 .062* .008 -.056 .080* -.045 -.075* .043 -.061 .421** 1

(21) 정부 신뢰 -.017 .038 .004 -.004 .028 .046 .003 .020 .035 -.058 -.033 -.018 .020 -.058 .053 .096** -.076* .043 -.053 -.092** 1

2.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를 증세 찬성과 반대, 그리고 유지 상태의 3개 범주로 구분하여 

각 집단 간 증세 태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에 대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 5>는 유지 수준을 기준변수로 하여 증세 찬성 태도를 분석한 모형이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증세에 대해 유지 수준보다 찬성

할 승산이 25%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긍정적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세를 찬성할 승산이 19%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연령대를 나누어 살펴본 결과, 35세 미만의 청년층이 35세~44세 연령대보다 증세를 찬성

할 승산이 67.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

의 경우, 어느 정도 일자리의 안정성을 가지기 시작한 35~44세 연령대보다 증세에 대해 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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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이다. 이는 사회가 불안정해질수록 복지혜택을 더 많이 기대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삶의 불안정과 복지 요구와도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55세~65세 미만 연령

대에서는 35~44세 연령대보다 증세를 찬성할 승산이 45.0%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격

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는 연령대에서는 세금을 올린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 작용할 것

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은 150만원 미만 가구에 속하는 응답자가 150~300만원 미만 가구에 속하

는 가구보다 증세를 찬성할 승산이 38.6%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500만원 미만 가구의 

응답자와 500만원 이상의 가구 응답자는 150~300만원 미만대보다 증세를 찬성할 승산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이 중간층이나 고소득층보다 복지확대와 증세를 더 찬성하는 경

향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많은 저소

득층이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증세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심리 변수를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 만족도는 보통 수준보다 불만족 및 만족에 속하는 집단

에서 증세를 찬성할 승산이 보통 수준의 집단보다 각각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만

족도가 낮을수록 증세를 찬성할 확률은 낮지만,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하여 증세를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즉 앞서 객관적 소득수준과 주관적 소득수준

이 높다고 하여 증세를 꼭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정치 이념 변수를 살펴보면, 진보성향이 중도성향보다 증세를 찬성할 승산이 36.5% 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2016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정부의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의향에 대해 진보성향의 

집단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변수인 정부의 복지정책 인식 변수를 살펴보면, 복지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생

각할수록 증세를 찬성할 승산이 16.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증세에 대해 찬성할 승산이 9.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

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또한 복지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수행

해줄 것을 기대할수록 증세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지출 수준을 높이는 것과 정부의 복지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증세의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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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증세 태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증세 찬성(기준: 유지)

변수명(기준) 범주 B Exp(B)

인구
사회학적 변수

성별(여성) 남성 -0.288+(0.170) .750

연령
(35이상~45세 미만)

35세 미만 0.517+(0.267) 1.677

45이상~55세 미만 -0.069(0.284) .934

55이상~65세 미만 -0.598+(0.321) .550

65세 이상 -0.198(0.333) .820

교육연수 0.220**(0.072) 1.246

월평균 가구소득
(150~300만원 미만)

150만원 미만 -0.487*(0.25) .614

300~500만원 미만 -0.489*(0.253) .613

500만원 이상 -0.654**(0.251) .520

종사상 지위
(실업･비경활)

상용직 0.34(0.215) 1.405

임시･일용직 0.441(0.31) 1.554

자영업 0.142(0.251) 1.152

개인
심리 
변수

경제적 만족도
(보통)

불만족 -0.363+(0.202) .696

만족 -0.378+(0.224) .685

주관적 계층의식 -0.100+(0.053) .905

정치이념
(중도)

진보 -0.454*(0.200) .635

보수 0.004(0.197) 1.004

정부의 
복지정책 인식 

변수

복지지출 0.156**(0.048) 1.169

복지정책 책임 0.089*(0.041) 1.093

정부신뢰(신뢰안 함) 신뢰 -0.027(0.164) .868

상수 -0.342(1.255) -

전체 사례수 1,052

Cox & Snell R제곱 0.136

-2Log-Likelihood 1940.501
+p<.10, *p<.05, **p<.01, ***p<.001, ( )는 표준오차 

다음의 <표 6>은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세금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반대할 집단에 속

할 확률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모형이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연령 변수

를 살펴보면, 35세 미만의 청년층이 35~44세 연령대보다 증세를 반대할 승산이 79.5%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앞선 결과에서 청년층들의 증세 찬성 확률이 유지할 확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 모형에서도 반대할 확률이 유지할 확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

에서의 증세에 대한 찬성 집단과 반대 집단이 뚜렷이 구분될 것임을 나타낼 수 있다. 향후 생산인

구의 한 가운데에 속하여 노인인구를 부양할 책임이 큰 연령층이 지금의 청년층임을 감안할 때, 

증세인식에 대한 합의가 널리 이뤄지지 않으면, 세대 간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 내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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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증세 태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증세 반대(기준: 유지)

변수명(기준) 범주 B Exp(B)

인구
사회학적 변수

성별(여성) 남성 0.150(0.199) 1.162

연령
(35이상~45세 미만)

35세 미만 0.585+(0.305) 1.795

45이상~55세 미만 0.293(0.32) 1.340

55이상~65세 미만 -0.096(0.359) .908

65세 이상 0.312(0.378) 1.367

교육연수 -0.002(0.084) .998

월평균 가구소득
(150~300만원 미만)

150만원 미만 -0.329(0.293) .720

300~500만원 미만 -0.670*(0.29) .512

500만원 이상 -0.555+(0.295) .574

종사상 지위
(실업･비경활)

상용직 0.188(0.251) 1.207

임시･일용직 0.167(0.347) 1.182

자영업 0.008(0.286) 1.008

개인
심리
변수

경제적 만족도
(보통)

불만족 -0.025(0.235) .975

만족 -0.499*(0.253) .607

주관적 계층의식 -0.051(0.063) .950

정치이념
(중도)

진보 -0.265(0.235) .768

보수 -0.232(0.222) .793

정부의 
복지정책 인식 

변수

복지지출 -0.171*(0.054) .843

복지정책 책임 0.018(0.046) 1.018

정부신뢰(신뢰안 함) 신뢰 -0.004(0.189) .996

상수 2.489+(1.422) -

전체 사례수 1,052

Cox & Snell R제곱 0.136

-2Log-Likelihood 1940.501
+p<.10, *p<.05, **p<.01, ***p<.001, ( )는 표준오차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300~500만원 미만의 소득층이 150~300만원 미만의 소득층

보다 증세를 반대할 승산이 48.8%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500만원 이상의 소득층도 기준변수보

다 증세를 반대할 승산이 42.6%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유지보다 찬성에 속할 확률의 

결과와 비교해볼 때, 증세에 대한 소득 계층 간의 선호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이다. 즉 중

산층과 고소득층은 증세를 꺼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김영순･여유진, 2011), 한편으로는 중산

층과 고소득층이 증세에 거부감이 없는 경향도 있는, 즉 양쪽의 의견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핵심변수인 정부의 복지정책 인식 변수를 살펴보면, 먼저 복지지출에 대한 평가는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증세를 반대할 승산이 15.7% 더 낮아졌다. 앞선 모형과 비교해보면, 복

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증세에 대해 반대보다는 유지를, 유지보다는 찬성에 속할 확

률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증세에 대해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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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정부신뢰의 영향

과 관련해서는 앞선 증세 찬성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구

성원들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해서 증세 정책에 대해 반드시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임

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정부의 복지정책의 인식이 사회구성원들의 증세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증세를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 특히 복지 

지출과 복지 책임 그리고 정부 신뢰의 요인들을 통해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중점 사항을 위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구성원이 정부가 복지에 대한 

지출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증세를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복지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정부의 복지지출에도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를 뒷

받침해준 결과일 뿐만 아니라, 증세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

과는 정부가 복지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복지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체감을 늘릴수록 증세에 대

한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나타내며,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 무엇보다 정책 수혜에 대한 체

감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중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둘째,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증세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줄 것을 기대할수록 증세에 더 긍정

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복지 수혜자들뿐만 아니라, 비수혜자도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느낄수록 증세를 수용할 의향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복

지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

고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 정책 수용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 연령대에 따라 증세 태도가 달라진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즉 청년층의 삶의 불안정과 복지 요구로 인해 증세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직장에서의 은퇴 연령인 55세~65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35~44세 연령대보다 증세를 찬성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 내 및 세대 간 증세부담에 대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증세에 있어서 연령 간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보다 더 유념해야 함을 시사

해주었다. 

위와 같은 시사점과 함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복지지출 변수에서 자료의 한

계로 인해 다양한 복지 영역을 포함시킬 수 없었다는 것인데, 즉 노인과 의료, 실업 이외에도 아

동, 저소득층 지원 등의 복지 영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는 프로그램별로 상이

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변수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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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증세 이슈에 있어

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적 측면, 특히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증세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오늘날 저출산 및 고령화,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

라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 제공을 통해 재원마련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증세’ 에 대한 정책적 수용성을 높

이는 데에 이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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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Perception about Welfare Policy on the Preferences 
for Welfare Expansion with a Tax Increase

Lee, Seungjoo

Park, So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erception about welfare policy on the preferences for 

welfare expansion with a tax increase. The perception about welfare policy is composed of 

preference of welfare expenditure,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regarding welfare and 

government trust. We also include socio-economic factors and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s. 

This study employe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to analyze perception about welfare policy 

on tax increases for welfare expansion. The results show that youth tend to show positive 

perception of tax increases while workers aged 55~65 are less likely to agree.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government tries to make citizens feel that it implements welfare policies efficiently with 

a high level of accountability, which leads to increased acceptance of tax increases.

Key Words: perception about welfare policy, preferences of tax increase for welfare expansion, 

preference for welfare expenditure, differences between age groups, policy 

compliance


